
붙임 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 개요

□ 공표 근거 및 목적

  ○ (근거)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66조*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

    

* 법 제66조(결과의 공표) ① 시정조치, 과태료 부과 등 내용 및 결과는 보호위원회의

심의·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.

* 영 제61조(결과의 공표) ②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 기간

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  ○ (목적) 당사자‧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경고적‧예방적 효과 

달성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 질서 확립

  ○ (경과) 그 동안, 법령에 근거하여 공표기준을 마련‧시행하였으나, 

그 기준이 엄격하여 현재까지 해당자가 없고 공표 실적이 없음

□ 개선 방안

  ○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동시 해당할 경우 공표하는 현행 기

준을, 총 7개 항목으로 세분화‧구체화하고 7개 중에서 1개 항목이

라도 해당할 경우 공표하도록 공표기준을 완화 개선

□ 개선 공표기준

  ○ (기준) 아래 7개 항목 중 어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표(영 §61②)

❶ 위반내용 : 은폐‧조작행위        ❷ 위반정도 : 과태료 부과금액 1천만 원 이상 등
❸ 위반기간 : 6개월 이상 지속      ❹ 위반횟수 :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
❺ 피해범위 : 피해자 수 10만명 이상           ❻ 피해결과 : 2차 피해 발생 등
❼ 시정조치 : 검사 거부‧방해, 시정조치 미이행



□ 공표 내용 및 절차

  ○ (내용)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(영 §61①)

     ① 위반행위 내용, ② 위반행위자,  ③ 행정처분 내용 및 결과

  ○ (절차) 다음 절차에 따라 공표함(법 §66①, 영 §61① ③)

     ① 공표사실 사전 통보(안행부→공표대상자) ⇒ ② 소명자료 또는 

의견수렴 및 위원회 송부(공표대상자→안행부→위원회) ⇒ ③ 개인정보

보호위원회 심의․의결(위원회→안행부) ⇒ ④ 홈페이지에 공표(안행부)

□ 향후계획

  ○ 현행 법령에 의거 공표기준 조기 시행(’14.8.7.)

▣ 공표기준 신‧구내용 비교표

현  행 개  선  안

아래 각 호(3개) 중 2개 이상에 동시 해당 하는 경우 공표 아래 각 호(7개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
① 위반 사유 및 피해 범위
 - 중과실
   • 다른 중대 위반행위를 은폐‧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등❶

❶ 위반내용 : 다른 위반행위를 은폐‧조작하기 
위하여 위반한 경우

   • 위반사항을 방치하여 유출‧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❷
   • 주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‧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❷

❷ 위반정도 :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
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

 - 대규모
   • 유출‧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❺

❺ 피해범위 : 유출‧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
이상인 경우

 - 사회적 물의
   • 재산상 손실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❻
   • 불법적인 매매‧거래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❻
   •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등❻

❻ 피해결과 : 유출‧침해로 재산상 손실 등 2차 
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 매매 또는 건강정보 
등 민감정보의 침해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

② 위반 기간 및 횟수
 - 2년 이상 
   • 위반행위 시점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❸

❸ 위반기간 :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상태가 
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

 - 3년 내 동일 위반 2회 이상
   • 동일한 위반사항‧내용(안전조치, 동의 절차 등)을 행정처분 시점 

기준으로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❹

❹ 위반횟수 :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
내 과징금,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
2회 이상 받은 경우

③ 개선 노력
 - 개선 의지
   • 위반행위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‧방해하는 경우❼
 - 조치결과 미제출
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❼

❼ 시정조치 : 위반행위 관련 검사 및 자료 제출 
요구 등을 거부‧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
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
받은 경우


